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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수도권규제, 어느덧 37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누증(累增)하는 인구로 수도권 중심부의 불균형적인 과밀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경영 및 성장활동에 많은 제약을 두어 산업은 노후화되고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동부와 북부지역은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중복 규제로 낙후되었지만,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나 

특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수도권 규제정책은 경기도 내 소외지역 주민의 삶과 발전에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해외기업의 투자지연 및 국내자본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성장이 

억제되어야만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입니다. 국내의 투자환경은 더욱 불확실해져만 가고 있고, 특히 4차 산업으로 

기존의 산업군과 가치창출의 페러다임이 현격히 변화하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우리만의 기치를 내걸고 있기에는 주변상황이 너무도 치열합니다.

반도체 등 몇몇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 외에는 국가 간 기술격차도 좁혀지거나 역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가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일등석 승객이라 구분하고 배를 구하는데 배제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십년 간 추진되었던 고착화된 하향 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방과 상생발전을 모색하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규제 합리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지름길입니다.

2019. 8.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유 계 영

수도권 낙후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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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

규제개혁담당관 규제개선TF팀장 박성구

1) OECD는 매년 2회(6월경,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2회(3월경, 9월경)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대상 수정전망 발표

2) 「아시아개발은행(ADB), 2018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4.11.)

1. 국내ㆍ외 여건변화와 최근 수도권정책의 현주소

■ 한국,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체제 돌입

최근 OECD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1)」 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3.0%, 2019년 3.0%를 

전망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에서 2018년 3.0%, 2019년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2018.7)에 따르면, 2018년 2.9%, 2019년 2.8%로 전망하고 

있으며, 상반기 발표(2018.4)에 비해 각각 0.1%씩 하양 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7% 이후 3% 미만의 성장률을 유지해 오다가 2017년 3.1%로 다소 상승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다시 3% 미만으로 하향세를 전망하고 있어,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저성장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DB는 아시아 지역 45개 개발도상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올해 6.0%로, 내년 5.9%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올해 6.6%, 내년 6.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무역긴장,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민간부채증대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을 진단하면서, 아시아 각국들이 구조개혁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충격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2)

한편,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7년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하여 최근 10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 2008년 13위, 2014년 이후 4년간 26위 정체

특히 세부평가항목 중 “정부규제 부담” 95위, “규제개선” 56위로 규제분야 지표에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세부평가 항목(“제도적 요인” 부분 중) 순위 변화

   •정부규제 부담(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15년 97위, `16년 105위, `17년 95위

   •�법체계의 효율성_규제개선(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15년 74위, `16년 59위, 

`17년 56위

   •�정책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t policymaking) `15년 123위, `16년 115위, `17년 98위

반면에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경쟁력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속적으로 10위권 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싱가폴(`08년 5위 → `17년 3위), 홍콩(`08년 11위 → `17년 6위), 대만(`08년 17위 → `17년 15위),

   중국(`08년 30위 → `17년 27위), 태국(`08년 34위 → `17년 3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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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

■ ‘뉴노멀’, ‘선진국의 대도시권정책 변화’, ‘4차 산업혁명 도래’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저상장 양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는 3%대 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The New Normal)시대’에 

봉착하였습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1.19. 인용).

또한 각 국의 제조업 혁신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세계 경제는 향후 치열한 경쟁구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제조업 강국 간의 과학·기술 경쟁력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1.19. 인용).

2016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3)’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의 이해(Ma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의제를 통해 앞으로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였습니다.

이렇듯이 ‘4차 산업혁명4)’이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이와 관련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8.12. 인용).

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빈부격차, 노동시장 붕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문가들 역시, 글로벌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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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아시아 주요국가 경쟁력 평가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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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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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Linear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약세 등 경제가 위기일수록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림 1] 「WEF 세계경쟁력 평가」, 최근 10년간 아시아 주요국가 순위변화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08~`17)를 정리하여 도식화 함.

3)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에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의견교환의 場으로 활용(현대경제연구원. 2016.1.19. 인용)

4)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함(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8.1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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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국가차원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융합, R&D 투자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기술경쟁력 

제고, 소재 및 부품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전략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이 30.3%로 세계 평균 16.5%에 비해 상당히 

큰 반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생산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되고 

있어(현대경제연구원. 2016.7.1. 인용), 미래 산업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제조업 공동화는 

물론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내 제조업 부문 해외 의존도 : 2009년 13.9% → 2014년 18.5%

■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적 갈등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장점을 계발하는 
대도시권 중심의 신성장정책 필요

이러한 저성장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해외유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고 지속적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대도시권 중심의 경쟁력강화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영국,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80 런던권 규제정책 폐지, 재도약을 위한 대도시권정책 전환

    �프랑스, 1990년대 수도권 규제정책 실패 인식, 2000년대 파리권·지방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추진

    �일본, 1985년 수도이전 실패, 2000년대 수도권 경쟁력강화 정책, 2014년 국가전략특구 등 도입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국토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2004년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은 ‘신행정수도 건설’ 및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수도권은 ‘정비발전지구’ 및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 등의 통합추진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시책은 계획대로 추진된 반면, 수도권 발전정책은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같은 낙후지역에서의 일부 과도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5) 하였지만, 이를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비수도권의 반대와 환경단체의 우려로 인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균형발전” 가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균형발전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균형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수도권 3개 시·도는 현재까지 약 3조 원을 납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역상생발전기금 납부현황(2018. 1.31. 기준)

   •총 2조 9,881억 원(수도권 3개 시·도), 경기도 1조 3,825억 원

이제 우리나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대도시권 중심의 지역별 특장점을 

계발하여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키워내어, 대도시권의 개발이익을 주변지역의 저발전·낙후지역의 

지역발전에 재투자함으로써 고루고루 잘 사는 상생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5) 기획재정부. 2015.12.16.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2016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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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

■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시책의 모순과 수도권에 대한 편견 고쳐야..

우리나라의 수도권규제역사는 1964년 정부의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국무총리실)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에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 때 수립된 ‘규제의 틀’이 「수도권인구재배치 

기본계획(`77)」, 「수도권정비계획법(`82)」의 근간이 되었고, 그 규제의 대상과 구조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1970년대까지 정부가 계획하는 수도권의 범역은 서울도심 반경 “35㎞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기도의 경우 

북쪽으로는 동두천시 이남 지역, 남쪽으로는 수원시, 동쪽으로는 하남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서울 전지역과 인천시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현재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림2 참조). 

그러나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84.7.11)되면서 수도권의 

규제범위가 현재 경기도 전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시선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경기도의 모든 지역이 과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상 수도권 인구의 75%는 서울·인천 

및 경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밀억제권역(전 국토의 

2%)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인구의 37%(약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 수도권 주민등록인구현황(2017년)

   •서울특별시	 9,857천명(전 지역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2,948천명(일부지역 과밀억제권역)

   •경  기  도	 12,873천명(과밀억제권역 6,820천명)

반면, 수도권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3,830㎢, 서울면적의 6.3배)에서는 전국 

인구의 단 2%에 불과한 인구(118만명)만이 살고 있는, 

지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낙후지역이며, 인구밀도는 

293 인/㎢으로 전국평균 514 인/㎢의 절반수준입니다.

결국,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6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실제 과밀화된 

곳에서는 여전히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낙후지역에서는 수도권규제가 

더욱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2] 최초의 수도권지역 범위

※ <範域(범역) 기준>

•서울 일상생활권 1시간이내 통행가능(25~35㎞ 이내)

•경인산업지구

•한강, 중, 하류 권역

   광주산맥의 自然軸(자연축)에 의한 包容地域(포용지역)

자료 : 1977.「수도권인구재배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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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정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제언

앞서 설명한 ‘자연보전권역’은 전국에서 경기동부지역에 유일하게 지정된 규제지역으로서 수도권규제와 더불어 

환경규제, 산업규제, 군사규제가 중첩되어 있으며, 중앙부처마다 각각의 법률로서 2중·3중의 중복적인 환경분야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기술 및 제도적인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 전의 단순 입지·규모 중심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환경을 관리해야하는 지역에서 오히려 개별입지공장의 소규모 난개발이 진행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국토관리·산업효율화 차원에서 산업입지정책 개선 시급

경기도는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경기도의 국토와 팔당수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는 범위 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개선해야하는 정당한 목적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한 데 모여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합의과정을 제안합니다.

•한국은행.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2018.7)

•한국은행. 「국내총생산 연간 성장률」(`81~`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WEF 세계경쟁력 평가결과」(`08~`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아시아개발은행, 2018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조영무. 2016. 「자연보전권역 환경보전과 산업입지의 Win-Win 방안 연구」

•�현대경제연구원. 2016.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6.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경제주평」

<참고문헌>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건의사항

●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의 

면적제한(6만㎡ 이하)을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규모 있는 산업용지를 조성함으로써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또는 신규)를 유도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적절히 확보

- �산업단지조성사업 50만㎡, 공업지역 내 공장용지조성사업 30만㎡, 준계획입지 내 공장용지조성사업 10만㎡로 

확대하되, 기타지역 안에서는 현행 규정 유지

  ( * 준계획입지 : 개발진흥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 �계획입지 또는 준계획입지로 집단화된 공장을 대상으로 현행 공장건축연면적 규모제한(1천~3천㎡)을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완화하고, 건축제한(업종 등)을 일부 완화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의 신·증설 규모는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허용, 공업지역 및 

준계획입지의 경우 각각 차등하여 완화, 기타지역은 현행 입지규제 유지

●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준계획입지를 지정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인접한 2개 이상 사업장의 용지면적을 합산하여 규제) 적용 배제

● �규제개선에 따른 공장 신·증설은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따른 할당부하량 및 공장총량제에 따른 

공장건축연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여 총량범위 외 추가적인 산업시설의 증가를 제한할 것

● �팔당상수원 및 상류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일부업종공장 등의 

경우 비도시지역에서 신규 개별입지를 억제하며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공동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만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별입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입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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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분야 경 기 도 규 제 현 황

수정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면적】 

● 수정법(시행령 제2조) 적용지역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체 

- 면적 : 11,856㎢(전국 11.8%) 〔경기 10,188㎢(수도권 86%), 서울 605.2㎢(5%), 인천 1,063.1㎢(9%)〕 

※ 경기도는 서울시 면적의 17배 규모, 7개 시·군이 서울시 면적보다 크며

    양평군은 서울시의 1.45배,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서울시의 1.4배, 연천군은 1.2배 규모

【주요 규제내용】

●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 제한

팔당특별

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규제면적】

● 팔당특별대책지역 : 도내 7개시·군 2,097㎢(도 전체면적의 21%, 서울전체면적의 3.5배)

- 양평 592㎢, 광주 431㎢, 여주 248㎢, 이천 233㎢, 용인 207㎢, 남양주 195㎢, 가평 191㎢

※ 7개시·군 전체면적(4,271㎢)의 49% 

【주요 규제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유도선업, 양식장, 집단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설치금지 및 

어업행위 원칙적 불허

※ ‌�Ⅰ권역, Ⅱ권역별, 사업별로 제한적 허용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면적】

●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 2,239㎢(도 전체면적의 22%, 서울 전체면적의 3.7배)

●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 1,793.7㎢(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

- (보호구역%) 연천 94.7%, 파주 89.2%, 김포 72.2%

※ 연천군과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서울 전체면적(605㎢)보다 큼

【주요 규제내용】

●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 원칙적으로 금지

※ 관할 군부대장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개발제한

구 역

【개발제한구역 규제면적】

● 전국 GB 면적 : 3,846㎢(전 국토면적 100,378㎢의 3.8%)

● 경기도 GB면적 : 21시군 1,166.977㎢(도 전체면적의 11.45%, 서울 전체면적의 2배)

- 경기도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0%이나 경기도 GB면적은 전국 GB면적의 30%

※ (GB%) 의왕 84.6%, 과천 82.9%, 하남 77.3%, 의정부 70.3%, 시흥 62.4%, 군포 62.4% 

【주요 규제내용】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경기도 중첩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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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첩규제도

중

첩

규

제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

화성시

파주시

연천군

여주시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김포시

고양시

성남시
시흥시

수원시

안산시

하남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오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안산시

구리시

춘천시

화천군

개풍군

철원군

장풍군

음성군

홍천군

당진군

서울특별시

충주시

강화군

원주시

철원군

인천광역시

토산군

진천군천안시

횡성군

아산시

영종도

옹진군

범  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2)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2) 과밀억제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2) 성장관리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수변구역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3)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수변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수변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5)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적 : 1/750,000

¬

강 원 도

충 청 남 도

황 해 도

충 청 북 도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

화성시

파주시

연천군

여주시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김포시

고양시

성남시
시흥시

수원시

안산시

하남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오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안산시

구리시

춘천시

화천군

개풍군

철원군

장풍군

음성군

홍천군

당진군

서울특별시

충주시

강화군

원주시

철원군

인천광역시

토산군

진천군천안시

횡성군

아산시

영종도

옹진군

범  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2)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2) 과밀억제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2) 성장관리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수변구역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3)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수변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수변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5)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적 : 1/750,000

¬

강 원 도

충 청 남 도

황 해 도

충 청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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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PIRATION  GYEONGGI-DO

경기도 중첩규제 상세도

장풍군

철원군

토산군

금천군

개풍군

개성시

서울특별시

철원군

강화군

인천광역시

신서면

중면

적성면

연천읍

신북면

왕징면

법원읍

창수면

광탄면

장흥면

백학면

탄현면

하성면

전곡읍

남면

월곶면

진접읍

광적면

문산읍

군내면

소흘읍

군남면

청산면

진동면

대곶면

파평면

미산면

백석읍

장단면

장남면

관인면

은현면

양촌읍

파주읍

통진읍

진건읍

조리읍

월롱면

가산면

고촌읍

별내면

내촌면

진서면

군내면

오남읍

영중면

백학면

와부읍

퇴계원면

영북면

대곡

사릉

행신

회룡

야당

강매

원흥

곤제
효자

새말

탑석
송산

동오흥선

범골

별내

장암

운천

풍산

연천

전곡

가능

녹양

양주

덕계

덕정

지행

보산

대화
주엽

마두

백석

화정

원당 삼송
지축

구리 양정화전

능곡

곡산

백마

일산

탄현

운정

금릉

금촌

월롱

파주

문산

대정

원릉

삼릉 벽제

일영

장흥 송추

온릉

금곡
갈매

도농

퇴계원

도라산

신탄리

대광리

신망리

한탄강

초성리

망월사

의정부

동두천

소요산

정발산

임진강

백마고지

고양기지

평내기지

의정부시청

동두천중앙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범  례
철도역

철도

고속도로

국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2)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2) 과밀억제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2) 성장관리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수변구역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3)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수변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수변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5)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0 4 8 122
Kilometers

축적 : 1/300,000 ¬

황 해 도

강 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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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신서면

상면

가평읍

설악면

조종면

이동면

청평면

신북면

서종면

연천읍

일동면

영북면

단월면

수동면

중면

화도읍

창수면

관인면

진접읍

영중면

내촌면

전곡읍

소흘읍

군남면

청산면

화현면

와부읍

군내면

가산면

은현면

진건읍

오남읍

조안면

별내면

옥천면

왕징면

미산면

청운면

백석읍

장흥면

남면

용문면

적성면

광적면

퇴계원면

양서면

백석읍

양서면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홍천군

서울특별시

덕소

사릉

가평

강촌

회룡

곤제
효자

새말

탑석
송산

동오흥선

범골

별내

장암

연천

전곡

가능

녹양

양주

덕계

덕정

지행

보산

구리 양정

도심

금곡

청평

상천

춘천

갈매

도농

퇴계원

천마산

신탄리

대광리

신망리

한탄강

초성리

망월사

의정부

동두천

소요산

대성리

굴봉산 백양리

김유정

남춘천

백마고지

평내호평
평내기지

의정부시청

동두천중앙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양평군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양평군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강 원 도

중

첩

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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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PIRATION  GYEONGGI-DO

경기도 중첩규제 상세도

서울특별시

개풍군

인천광역시

개성시

강화군

영종도

장풍군

옹진군

적성면

신북면

법원읍

광탄면

장흥면

탄현면

하성면

남양읍

남면

송산면

월곶면

진접읍

광적면

문산읍

군내면

소흘읍

진동면

대곶면

파평면

백석읍

장단면

비봉면

봉담읍

은현면

양촌읍

파주읍

마도면

진건읍

통진읍

조리읍

매송면

오포읍

월롱면

가산면

이동읍

전곡읍

고촌읍

포곡읍

별내면

모현읍

내촌면

서신면

장남면

진서면

팔탄면

군내면

정남면

창수면

오남읍

남한산성면

청산면

남사면

와부읍

퇴계원면

백학면

서신면

덕소

대곡

사릉

행신

미금

모란

기흥

병점

수원

금정

회룡

광교

동천

성복

상현

영종

동탄

삼동

야당

달월

강매

원흥

지석 동백

초당

삼가
고진

보평

둔전매교

망포
영통

청명 상갈

곤제
효자

새말

탑석
송산

동오흥선

범골

월곶

상동 춘의

별내

당정

철산

장암

신흥

산성

오봉

운천

풍산

송내
운서

중동 부천소사 역곡

가능

녹양

양주

덕계

덕정

지행

보산

세마

세류

화서

의왕

군포

명학

안양

관악

석수

대화
주엽

마두

백석

화정

원당 삼송
지축

정왕

안산

초지
고잔 중앙

반월

산본

범계
평촌

과천

죽전

오리

정자

수내

서현

이매

야탑

태평

구리 양정화전

능곡

곡산

백마

일산

탄현

운정

금릉

금촌

월롱

파주

문산

대정

원릉

삼릉 벽제

일영

장흥 송추

온릉

금곡
갈매

도농

판교

신갈

구성

보정

퇴계원

오이도

강남대

명지대
김량장

신중동
까치울

서동탄

도라산

망월사

의정부

동두천

소요산

광명역

정발산

한대앞

상록수

대야미

수리산

인덕원

선바위
가천대

임진강

광교중앙

수지구청

수원시청

매탄권선

시흥기지

부천시청

분당기지

고양기지

광명기지

성균관대

신길온천

경마공원

평내기지

의정부시청

광명사거리

동두천중앙

시청,용인대

남한산성입구

정부과천청사

전대,에버랜드

부천종합운동장

파주시

화성시

양주시

김포시

고양시

포천시

용인시

성남시

시흥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동두천시

광주시

하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구리시

연천군

오산시

연천군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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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상면

가평읍

설악면

양동면

조종면

청평면

단월면

용문면

청운면

서종면

일동면

이동면

지평면

대신면

수동면

화도읍

옥천면

북내면

영중면

퇴촌면

양서면

곤지암읍

강천면

초월읍

내촌면

도척면

조안면

와부읍

능서면

영북면

남종면

진접읍

신북면

흥천면

화현면

양평읍

포곡읍

금사면

강하면

창수면

모현읍

강상면

오포읍

신둔면

군내면

산북면

백사면

개군면

가산면

부발읍

오남읍

진건읍

남한산성면

마장면양지면

소흘읍

관인면

가남읍

춘천시

홍천군

원주시

화천군

횡성군

화천군

서울특별시

지평

덕소

용문

양평

사릉

가평

강촌

부발

여주

이천

초월

삼동

보평

둔전

양정

도심

팔당

동화

삼산

양동

매곡

일신

석불

원덕

양평

아신국수

양수

신원

금곡

청평

상천

춘천

오빈

곤지암

천마산

운길산

대성리

굴봉산 백양리

김유정

남춘천

서원주

경기광주

평내호평
평내기지

용문기지

세종대왕릉

신둔도예촌

만종(고속)

만종(일반)

전대,에버랜드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

광주시

여주시

남양주시

이천시용인시

하남시

성남시

범  례
철도역

철도

고속도로

국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2)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2) 과밀억제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2) 성장관리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수변구역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3)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수변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수변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5)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0 4 8 122
Kilometers

축적 : 1/300,000 ¬
강 원 도

중

첩

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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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PIRATION  GYEONGGI-DO

경기도 중첩규제 상세도

포승읍

장안면

남양읍

우정읍

팽성읍

청북읍

송산면

팔탄면

향남읍

현덕면

봉담읍

서신면 정남면

비봉면

고덕면

진위면

오성면

마도면

양감면

안중읍

서탄면

매송면

남사면

원곡면

공도읍

고촌읍

오포읍

모현읍

이동읍

양촌읍

당진시

아산시

서울특별시

서산시

인천광역시

천안시

천안시

영종도

옹진군

강화군

미금

모란

기흥

병점

수원

금정

광교

동천

성복

상현

용유

영종

분기

동탄

달월

지석
매교

망포
영통

청명 상갈

월곶

상동 춘의

당정

철산

신흥

산성

오봉

송내
운서

중동 부천 소사 역곡

천안

두정

직산

성환

평택

지제

송탄

진위

오산

세마

세류

화서

의왕

군포

명학

안양

관악

석수

정왕

안산

초지
고잔 중앙

반월

산본

범계
평촌

과천

죽전

오리

정자

수내

서현

이매

야탑

태평

아산

배방

봉명

쌍용

판교

신갈

구성

보정

오이도

강남대

신중동
까치울

서동탄

서정리

오산대

광명역

한대앞

상록수

대야미

수리산

인덕원

선바위
가천대

온양온천

광교중앙

수지구청

합동청사

수원시청

매탄권선

시흥기지

부천시청

분당기지

광명기지

성균관대

신길온천

경마공원

천안아산

장기주차장

광명사거리

공항화물청사

정부과천청사

파라다이스시티

부천종합운동장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오산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용인시

안성시

구리시
고양시

안성시

김포시

하남시

하남시

고양시

범  례
철도역

철도

고속도로

국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2)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2) 과밀억제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2) 성장관리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2) 자연보전권역 & 수변구역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2)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과밀억제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3) 성장관리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3) 성장관리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수변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3)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수변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4)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변구역

(5) 자연보전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0 4 8 122
Kilometers

축적 : 1/300,000 ¬ 충 청 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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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PIRATION  GYEONGGI-DO

수정법상 권역별 규제현황

[2018.12.31. 기준]

인구(1,307.7만명) 685.8만명(52.4%) 500.4만명(38.3%) 121.5만명(9.3%)

면적(10,187.8㎢) 1,167.95㎢(11.5%) 5,189.84㎢(50.9%) 3,830.0㎢(37.6%)

해당 시·군

14개 시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제외)

14개 시·군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안성(일부)

8개 시·군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공업지역(산단)
지 정

금 지
(대체지정시 심의후 허용) 
※ �산업단지 30만㎡이상 추가 	
 심의 후 허용

가 능
(30만㎡이상 심의 후 허용)
※ 산업단지의 경우 물량배정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가 능
(3만~6만㎡이하 심의 후 허용)
※ 별도 물량배정 없이 산업단지 지정
    (6만㎡이하)

인
구
집
중
유
발
시
설 

공장기준  500㎡이상 공장 신·증설은 공장총량제 물량배정(단, 사무실·창고 제외)

대

학

신
설

금 지
※ ‌�산업대학·전문대학(서울제외), 
대학원대학 신설

※ �간호전문대학(3년제, 신설10년이
후)을 간호대학으로 신설(심의)

금 지
※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 소규모대학(50인이하) 신설(심의)
※ 신설 8년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금 지
※ ‌�전문대학·대학원대학·소규모대학 
(50인이하) 신설(심의) 

※ 신설 8년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이
전

가 능
과밀→과밀

※단, “과밀(경기)→서울” 금지

가 능
수도권→성장

금 지
 ※ ‌�전문·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50인이하)에 
한하여 권역 내 이전 가능

증원 매년 총량으로 규제

대 형
건축물

(건축연면적 기준) 판매용 15천㎡, 업무용 25천㎡, 복합용 25천㎡이상의 규모일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인천·경기 제외)

- -

연수시설
(연면적 3만㎡이상)

금 지
심의 후 허용

(이전·기존 20%내 증축 가능)
심의 후 허용

(기존시설 10%내 증축 가능)

공공청사

-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청을 제외)

- 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 공공법인 사무소

대
규
모
개
발
사
업

택지조성사업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내	
주택지조성사업

공통
금 지

아파트·연립주택이 없는 3만㎡미만 사업 가능

도시

10만㎡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한꺼
번에)후 허용
※ �주변 시가화 완료로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10만㎡미만의 
구역 내 사업인 경우 국토부장관협의 후 가능

비도시
 10만~50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	
(한꺼번에)후 허용

도시개발사업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100만㎡미만의 사업중에서 공업용도가 	
30만㎡이상인 사업 심의

공통
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6만㎡초과~10만㎡미만의 사업은 금지)

도시
10만㎡이상 심의 후 허용
※ �주변 시가화 완료로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10만㎡미만의 
사업인 경우 국토부장관협의 후 가능

비도시 10만~50만㎡ 심의 후 허용

공업용지
조성사업

3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산업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3만~6만㎡ 심의 후 허용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심의 후 허용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설치사업, 온천이
용시설설치사업

시설계획지구면적 3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심의 후 허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수정법 상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녹지지역 제외)과 개발진흥지구를 포함

구 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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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PIRATION  GYEONGGI-DO

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2018.12.31. 기준]

목 적
- 과밀화 방지

- 도시문제 해소

- 이전기능 수용

- 자족기반 확충

- 한강수계 보전

- 주민불편 해소

인구(1,307.7만명) 685.8만명(52.4%) 500.4만명(38.3%) 121.5만명(9.3%)

면적(10,187.8㎢) 1,167.95㎢(11.5%) 5,189.84㎢(50.9%) 3,830.0㎢(37.6%)

해당 시ㆍ군

14개 시 14개 시ㆍ군 8개 시ㆍ군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제외)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안성(일부)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수도권

정비계획법

행위

제한

•�공업지역(산업단지) 금지	

(대체지정시 심의후 허용)

•�공업지역(산업단지) 가능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 ‌�산업단지의 경우 물량배정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공업지역(산업단지) 가능	

(3만∼6만㎡이하 심의후 허용)

※ ‌�별도 물량배정없이 산업단지	

지정(6만㎡이하)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공급계획 수립

완화

해당없음

※ �경제자유구역·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산업단지 

공급물량 외 별도 공급

해당없음

•다음의 경우 수도권산업단지 공급물량의 30% 내에서 추가공급 가능

-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 및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 기존 도심권 또는 개별입지공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정비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 제24조의2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특례)

•공업지역(산업단지) 가능

- �GB해제 지정 주택지구에서 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주택지구 또는 그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 지정 가능(기존 공장ㆍ 

제조업소 부지면적 범위 내)

해당없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특례 제15조

(공장 신설 특례)

•공장 신설·증설 특례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

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신ㆍ증설 가능(공장총량 별도 공급)

-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생략

해당없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특례 제25조

(공장 신설 특례)

해당없음

•공장 신설ㆍ증설 특례(평택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신·증설 

가능(공장총량 별도 공급)

-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생략

해당없음

기타

•반환공여구역 : 공여구역(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 중 미국이 반환한 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공여구역제외)

참고 1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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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제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의 신·증설, 이전 및 업종변경이 원칙적 금지(법 제20조)
•�공장총량제 : 공장 신·증축, 용도변경은 매년 시도별로 설정된 공장건축 총허용량 설정범위 내에서 건축가능(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 2015년~2017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결정(국토부고시 제2015-182호)

과밀
억제
권역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신ㆍ증설
제한없음

•�지식산업센터의 신·증설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유치위한 지식산업센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받은 지
식산업센터

•�기존공장1) 3천㎡내 증설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

•�기존공장 증설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

•�기존공장 1천㎡이내	
증설

•�기존공장 증설

•�첨단업종2)기존공장 
200%내 증설

-
•�첨단업종기존공장 100%
내 증설

-

•�현지근린공장3) 신·증설
   (최종 1천㎡내)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도시형4)(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도시형공장 신·증설 •�도시형(첨단업종)공장 
신·증설(최종 1천㎡내)

•�기존 도시형공장 증설
•�도시형(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성장
관리
권역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신ㆍ증설
제한없음

•�지식산업센터의 신·증설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유치위한 지식산업센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받은 
지식산업센터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 •�공장 신·증설 •�기존공장 3천㎡내 증설
•�기존공장 부지내 증설

•�공장 신·증설

•�첨단업종기존공장 증설
-

•�첨단업종기존공장 
200%내 증설

-

•�현지근린공장 및 건축	
자재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5천㎡내)

-
•�현지근린공장 및 건축자
재업종공장 신·증설(최
종 5천㎡내)

-

자연
보전
권역

•�지식산업센터의 신·증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기타지역 포함)

•�지식산업센터의 신·증설
- ‌�도시형공장 중 자연보전권역 지정목적에 적합	
인정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5)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공장 
신ㆍ증설
제한없음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첨단업종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현지근린공장 신·증설	
(최종 1천㎡내)

•�기존공장 1천㎡내 증설 •�기존공장 1천㎡내 증설 •�기존공장 1천㎡내 증설 •�기존공장 1천㎡내 증설 •�기존공장 1천㎡내 증설

- -

•�도시형공장 신·증설	
(최종 3천㎡내)
•�기존도시형공장 3천㎡
내 증설

-

•�도시형공장 신·증설	
(권역 적합 공장 중	
최종 1천㎡내)
•�기존도시형공장 3천㎡내 
증설

비
고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보충자료 참조)
1) �기존공장 : 대통령령 제21267호(2009.1.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공장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

2) �첨단업종공장 :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시행령 제27조의4 
및 시행규칙 제15조(별표 5))

3) 현지근린공장(시행규칙 제13조)
- 시행규칙 별표 1의2 :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
- 시행규칙 별표 2    : 자원재활용업종
- 시행규칙 별표 3    :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4) 도시형공장 : 법 28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2호(별표 4)에 따른 도시형공장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장(시행규칙 제16조 : 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장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 이하인 공장

참고 2 수도권 공장입지 행위제한 현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구분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수

도

권

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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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시행령 제26조 관련)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바.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

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4)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재업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	

(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

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라.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 중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

바.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보충자료  권역별 공장의 행위제한 세부내용(산업집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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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란과 같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11.19>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관련)

비고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7. �기존공장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

공장의 등록된 건축면적으로 본다. 

 8.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부지면적으로 본다.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수

도

권

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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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1.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에만 해당한다.

나.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	

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만 해당한다)

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공시설 자금지원대상인 임산물 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차.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란과 같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3.3.23>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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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4년제대학·

교육대학

금지 (심의후 간호전문대

→ 4년제 간호대 가능)
금지 금지 금지

소규모대학 금지 금지 심의후 가능 심의후 가능

대학원대학 가능 가능 가능 심의후 가능

산업대학 금지 가능 가능 금지

전문대학 금지 가능 가능 심의후 가능

이전

(전입)

4년제대학·

교육대학
심의후 서울내 가능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이전 금지)
수도권내 가능 금지

소규모대학 심의후 서울내 가능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이전 금지)
수도권내 가능 권역내 가능

대학원대학 서울내 가능
권역내 가능

(서울이전 금지)
수도권내 가능 권역내 가능

산업대학 서울내 가능
권역내 가능

(서울이전 금지)
수도권내 가능 금지

전문대학 서울내 가능
권역내 가능

(서울이전 금지)
수도권내 가능 권역내 가능

특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경기도 102읍면동)

(과밀·성장)

•모든 대학의 이전, 증원 가능(수정위 심의)

•모든 외국 대학의 신설, 이전, 증원 가능

   (수정법 제18조(총량규제)에 의한 학교총량 배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2

해당없음

평택시

(성장관리권역)

•모든 대학 이전, 증원 가능

•국제화계획지구에 모든 외국 대학의 신설, 이전, 증원 가능

   (수정법 제18조(총량규제)에 의한 학교총량 배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해당없음

경제자유구역

(과밀·성장)

•모든 외국 대학의 신설, 이전, 증원 가능

   (수정법 제18조(총량규제)에 의한 학교총량 배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등)

해당없음

•입학정원(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4조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 이내 소규모대학의 증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총정원 범위내

에서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자율결정)

-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총수는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증가 총수의 10%이내에서 교육부 장관이 결정	

(단, 10%초과시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수도권 전체에서 300인 이내(첨단 전문분야 제외)에서 교육부 장관이 결정 (단, 300인 초과시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결정)

-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당시의 입학정원은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함

참고 3 수도권 권역별 대학규제 현황(「수도권정비계획법」)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 울 서울 이외

수

도

권

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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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근 거 지원대상

지원율 (%)

비고
비수도권

수도권

비접경지역 접경지역※

법 제28조

(비용의 보조)

시행령 제26조

(비용의 보조)

지침 제3조

(적용범위)

단지내 간선도로 건설비 50% 50% 50%

국·지방비

단지내 녹지시설 건설비 50% 50% 50%

용수공급시설 50% 50% 50%

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100% 50% 100%

이주대책사업비 50% 50% 50%

임대산단의 용지매입비,

공원·공동구 건설비
50% 50% 50%

지식산업센터 용지매입비 50% 50% 50%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기반시설(진입도로 등), 용지매입비
50% 50% 50%

문화재 조사비 100% 50% 100%

법 제29조

(기반시설 지원)

시행령 제27조

(기반시설 지원)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지원(진입)도로 100% 0% 100% 국비

용수공급시설 100% 0% 100% 국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항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관련 법률 지원근거 주요내용

● 법 제28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영 제26조(비용의 비조) ① 비용보조의 대상(위 표와 같음)

② �50% 범위안에서 보조 가능 원칙. 단,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문화재 조사비는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심의 거쳐 전액 보조할 수 있음(시

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낙후지역 개발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임대(접경지역 외의 수도권지역 제외)

•도시첨단산업단지 임대

● �영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2.11.20.>

*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제1호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7만㎡ 이상

**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 ② 제1호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15만㎡ 이상

● �법 제29조(시설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 대상

•30만제곱미터 이상(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 �지침 제15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 

일부(국비지원 15만㎡이상, 지방비지원 3만㎡이상 등)

② 지원대상 제외

•준공된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산업단지(일반·도시첨단)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접경지역 제외)

- 단,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 유치를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참고] 접경지역 :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현황

참고 4 수도권 산업단지 지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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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비용 보조]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시행령 제47조의4)

- �지원단지1)에서 민영주택 건설 공급 시 건설량의 50/100(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30/100)의 범위 내 

특별공급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단지 조성시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50%지원(단, 접경지역 100% 지원)

•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 시 지원(진입)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100%지원

※ �평택시 안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후 국비 100% 지원(하수도·폐수

종말처리장, 지원(진입)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100%)(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9조의2)

※ �비수도권의 경우 산업단지 하수도·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및 지원(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100%

지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부담금]

•�공장용지(중소기업), 산업ㆍ관광ㆍ물류단지 조성사업 시 개발부담금 부과 	

(비수도권 전액 면제, 법 제7조)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7.15.~2018.6.30.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	

(법 제7조의2 임시특례)  

- 수도권 시행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 50% 감면

- 수도권 외 지역 시행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 면제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어촌정비사업 위한 시설,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비수도권 전액 

면제, 시행령 제23조[별표5])

※ 수도권 외 사업장 면적 1천㎡미만 소기업 신·증축·이전 시 부담금 전액 면제  

※ �다만,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2018.6.30.까지 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감면(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2016.6.30.개정	

(한시적 감면))

「초지법」

제23조

[대체초지조성비]

•산업단지조성사업 시 대체초지2)조성비 부과 (비수도권 전액 면제, 시행령 제16조의3)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산업단지 조성,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관광지·관광단지, 국제회의업 시설용지 조성사업 시 농지보전부

담금 부과 (비수도권 전액 면제, 시행령 제52조[별표2])

•건설임대주택 사업용지 : 농지보전부담금 50% 부과

※ �수도권 외 사업장 면적 1천㎡미만 소기업 신·증축·이전 시 부담금 전액 면제  

※ �다만,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2017.1.1. ~ 2018.12.31.까지 농지전용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농업	

진흥지역 밖의 지역은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시행령 제52조 [별표2], 2016.6.30.개정(한시적 감면))

※ 부담금 등의 감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5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가능

•�공여구역주변지역등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가능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 접경지역에 한함)

-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내 회사 설립 또는 공장 이전 시 조세 감면

비 고

1) �지원단지 :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

시설 등을 위한 단지(산업입지법 제46조의2)

2) �초지 :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	

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초지법 제2조제1호)

참고 5  수도권 산업단지 등 조성사업 시 부담금 등의 감면 또는 역차별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

도

권

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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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권역별 규제현황

권역 시·군
면적(㎢) 인구(명)

비고
10,187.79 (%)* 13,077,153 (%)*

[2018.12.31. 기준]

※ 자료 : 통계청. 「지적통계」, 「주민등록인구」 
 * 경기도 전체현황 대비 지역별 비중

과밀억제권역

계 1,167.95 11.5 6,857,999 52.4 　

남부

소계 738.17 7.2 4,969,002 38.0

수원시 121.04 1.2 1,201,166 9.2

성남시 141.64 1.4 954,347 7.3

부천시 53.44 0.5 843,768 6.5

안양시 58.46 0.6 576,831 4.4

시흥시 105.79 1.0 322,644 2.5 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제외

광명시 38.53 0.4 326,841 2.5

군포시 36.42 0.4 276,916 2.1

하남시 92.99 0.9 254,415 1.9

의왕시 53.99 0.5 153,932 1.2

과천시 35.87 0.4 58,142 0.4 　

북부

소계 429.78 4.2 1,888,997 14.4

고양시 268.08 2.6 1,044,189 8.0

남양주시 46.84 0.5 194,229 1.5 洞지역

의정부시 81.54 0.8 447,026 3.4

구리시 33.32 0.3 203,553 1.6 　

성장관리권역

계 5,189.84 50.9 5,004,224 38.3 　

남부

소계 2,391.29 23.5 3,681,077 28.1

용인시 288.3 2.8 829,365 6.3 자연보전권역외 전지역

안산시 155.64 1.5 660,343 5.0

화성시 693.92 6.8 758,722 5.8

평택시 458.26 4.5 495,642 3.8

시흥시 32.87 0.3 126,043 1.0 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김포시 276.6 2.7 423,170 3.2

오산시 42.72 0.4 220,070 1.7

안성시 442.98 4.3 167,722 1.3 자연보전권역 외 전지역

북부

소계 2,798.55 27.5 1,323,147 10.1

남양주시 216.37 2.1 362,813 2.8 특별대책지역 외 읍ㆍ면지역

파주시 673.21 6.6 451,848 3.5

양주시 310.34 3.0 216,951 1.7

포천시 826.65 8.1 150,676 1.2

동두천시 95.66 0.9 96,226 0.7

연천군 676.32 6.6 44,633 0.3

자연보전권역

계 3,830 37.6 1,214,930 9.3 　

남부

소계 2,791.83 27.4 1,027,226 7.9

용인시 302.98 3.0 205,761 1.6 특별대책지역 등

광주시 430.99 4.2 363,782 2.8

이천시 461.4 4.5 214,206 1.6

안성시 110.42 1.1 15,857 0.1 일죽면,죽산면일부,삼죽면일부

여주시 608.31 6.0 111,525 0.9

양평군 877.73 8.6 116,095 0.9

북부

소계 1,038.17 10.2 187,704 1.4

남양주시 194.9 1.9 124,786 1.0 특별대책지역(화도ㆍ수동ㆍ조안)

가평군 843.27 8.3 62,918 0.5 　

참고 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별 현황 : 10,187.79㎢(도 전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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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규제현황

구분
상수원 보호구역1) 특별대책지역(2,097㎢)2)

수 변 구 역3)

팔당 기타 Ⅰ권역 Ⅱ권역

면적

합계:190.248㎢

1,272㎢(’90년 7월) 825㎢(’90년 7월)
145.3㎢

(’99년 9월)158.817㎢
(’75년7월)

31.431㎢

대상지역
남양주·

하남·광주
양평 일부

수원·평택· 
의정부·파주·
포천·여주· 

양평·연천 일부

남양주시·광주시·용인시·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일부

남양주시·광주시·용인시· 
이천시·여주시·양평군· 

가평군 일부

남양주시·광주시·용인시·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일부

공 장 입지불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가.(단, 원폐수가 수생태법 별표
13의2 기준 미만 시 입지가능)

•�2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불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가.(단, 원폐수가 수생태법 별
표13의2 기준 미만 시 입지가능)

•�기타시설은 BOD 30ppm이하 처
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 
시 입지허용

입지불허

숙박업 입지불허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입지불허
•�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

는 BOD 10ppm 이하 처리방류 시 
입지가능

음식점 입지불허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입지불허
•�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

는 BOD 10ppm 이하 처리방류 시 
입지가능

축산시설 입지불허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입지불허
•�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 

가축분뇨를 퇴비하거나 공공처리시
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입지가능

양식어업
입지불허

•�허가를 받은 자망· 
연승어업 가능

•�신규 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신규 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유·도선사업 -
•�신규면허·허가·신고(증설포함) 

불허
   단, 주민교통목적 도선업 가능

입지허용
입지허용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불허)

일 반
건축물

주택(신축)
(100㎡이하, 영농 및 공
공시설 제한적 허용)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총량범위 내에서 입지허용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
택,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30명 
이상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30명 
이상 노인 요양시설), 청소년수련시
설 입지불허

   - �단,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 구역에
서는 BOD 10ppm 이하 처리 방
류 시 입지 가능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불허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
고자 입지불가. 

  �단,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목
재 처리시설 가능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
신고자 입지불가.

  �단, 생활폐기물, 도자기재생, 폐
목재 처리시설 가능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골프장·
골프 연습장

입지불허 •�입지불허(’95.2.9.부터)

•�2일 용량 저류지 구비 시 골프장 
입지허용.

  �단, 천연잔디 골프연습장은 저감
시설 설치 후 가능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광물
채굴·채석

입지불허
입지불허

•�단,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의 석재 
채굴은 사전 협의 후 가능

입지불허
•�단,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의 석재 

채굴은 사전 협의 후 가능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집단묘지 입지불허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

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가능

기타

1)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제7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3) �수변구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하천인접지역에 설정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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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규제도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장풍군

당진시

음성군

개풍군

금천군

홍천군

충주시

서울특별시

강화군

토산군

진천군

원주시

개성시

철원군

배천군

천안시

인천광역시

아산시

서산시

천안시

영종도
횡성군

옹진군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

화성시

파주시

연천군

여주시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김포시

고양시

성남시
시흥시

수원시

안산시

하남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오산시

군포시

과천시

안산시

광명시

구리시

강 원 도

충 청 남 도

황 해 도

충 청 북 도

0 10 20 305
Kilometers

축적 : 1/750,000

¬
범  례

팔당특별대책1권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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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규제현황

구분 Ⅰ권역 Ⅱ권역

오수
배출
시설

(제5조)

행위제한

•‌�건축연면적 800㎡ 이상 오수배출시설(숙박업·식품접객업 
400㎡ 이상) 금지
※ �비오수배출시설 허용하되, 동일건축물에 오수배출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총 건축연면적으로 기준적용

완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공공복리시설1)(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

질기준2)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환경부장관 동의 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중

인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 규제제한 없음3)

※ �단,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하수
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2) 적용하되, 오염총량관리시행계
획의 범위 내 입지 허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수변구역 제외)에서는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적용 제외
※ �단, “Ⅰ권역”의 경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 입지 

허용4)

폐수
배출
시설

(제6조)

행위제한 •‌�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 시설 금지 (※ Ⅰ권역의 농림지역 행위제한은 고시 [별표3] 제3호5) 적용)

완화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

치하는 경우

•‌�BOD 30㎎/L 이하로 처리 후 방류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도로·철도 건설 위한 터널공사로 인해 임시 설치 경우

특정
수질
유해
물질

폐수
배출
시설

(제6조)

행위제한 •‌�적용기준6)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금지

완화

•‌�도시지역 내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
화학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중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7)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폐수
무방류배출시설8)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 2007년 12월 12일 이전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또는 설치(변경)신고한 후 설치·운영 중인 경우

•‌�2010년 2월 24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
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5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

기준9)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일 이상 저류시설(폐수)을 설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

•‌�“수도사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

※ �단, 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주6)”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참고 7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권역별 행위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팔

당

유

역

규

제

29



GLOBAL INSPIRATION  GYEONGGI-DO

팔당유역 규제현황

구분 Ⅰ권역 Ⅱ권역

특정
수질
유해
물질

폐수
배출
시설

(제6조)

완화

●‌�  �2015년 9월 22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
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
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
※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주9)” 의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

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

자료를 수질원경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하는 경우 (1~3종사업장에 
한함)

•�투입물질이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
물질로 지정하고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
에게 통지하여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
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물을 2년 이상 보관
하는 경우

•�“주9)” 의 엄격한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 해당 공정
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흘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제7조)

행위제한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10) 금지

완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에서는 입

지 가능 (단, 수변구역 제외)

폐기물
처리
시설

(제8조)

행위제한 •�폐기물처리시설11) 중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금지

완화

•�관할구역내 발생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포함)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 한 사료를 제조(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

•�파지 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

골프
연습장

(제12조)
행위제한

•�천연잔디 골프코스 골프연습장의 신설·증설 
금지

•�천연잔디 골프코스 골프연습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 [별표19]
에 따른 골프장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
할 경우 가능

※ 골프장의 입지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12)에 따름

집단
묘지

(제14조)
행위제한 •�공설묘지·사설묘지13)의 신규입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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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별표1](공공복리시설) : 관공서, 공공교육기관, 도서관, 금융기관,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 농·임·축산업협동조합 생산물 가공·저장시설, 마을공동시설, 취·정수시설,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타 

세부내용 별표1 참조

주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 특정지역 :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 이내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지하수보전구역

※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주 3)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별표4](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주 4)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별표4](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제1호

주 5) �Ⅰ권역에서 농림지역의 경우 다음의 입지기준을 적용함(「특별대책 고시」 [별표3]의 제3호)

       농림지역에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지 금지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관련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다만, 슈퍼마켓·소매점, 사무소, 세탁소, 이·미용원, 체육장,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3) 제6호의 종교집회장 중 기도원

(4) 제15호의 숙박시설

(5)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따른 폐수배출시설(다만,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숙박시설·음식·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마. 교육, 연구·시험시설(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농림·환경 연구·시험시설은 제외한다)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

주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관련 [별표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물질명
기준농도

(mg/L)
물질명

기준농도

(mg/L)
물질명

기준농도

(mg/L)
물질명

기준농도

(mg/L)
물질명

기준농도

(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유기인 화합물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

닐
0.0005 1,1-디클로로에틸렌 0.03 염화비닐 0.005

납과 그 화합물 0.01 6가크롬 화합물 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1,2-디클로로에탄 0.03 아크릴로니트릴 0.005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벤젠 0.01 클로로포름 0.08 브로모포름 0.03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사염화탄소 0.002 1,4-다이옥산 0.05 페놀 0.1

시안화합물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디클로로메탄 0.02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0.008 펜타클로로페놀 0.001

주 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주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

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주 9)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동법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하는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13]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정하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으로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으로 정하며, 그 기준은 “주6)”과 같음

주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주 11) 「폐기물관리법」제2조

주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주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및 제14조제1항제4호(사설묘지)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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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역

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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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규제현황

특별대책지역 : 2,097㎢
- 7개 시·군 : 남양주, 광주, 용인, 여주, 이천, 양평, 가평
- Ⅰ권역 1,271.60㎢, Ⅱ권역 824.86㎢
- 전국 특별대책지역 면적(2,796㎢)의 75% 차지

전체

(5시2군)

합계 22동7읍31면 2,096.46 998,680

Ⅰ권역 3동6읍18면 1,271.60 608,445

Ⅱ권역 19동3읍17면 824.86 390,235

남양주시

계 1읍2면 194.92 123,375

Ⅰ권역 1읍1면 111.32 106,902

Ⅱ권역 1읍1면 83.6 16,473

용 인 시

계 4동1읍2면 207.34 193,104

Ⅰ권역 1읍 50.36 27,969

Ⅱ권역 4동1읍1면 156.98 165,135

이 천 시

계 15동1읍5면 233.02 172,019

Ⅰ권역 - - -

Ⅱ권역 15동1읍5면 233.02 172,019

광 주 시

계 3동3읍4면 430.96 358,371

Ⅰ권역 3동3읍4면 428.04 358,070

Ⅱ권역 1면 2.92 301

여 주 시

계 5면 247.62 24,868

Ⅰ권역 5면 217.64 22,291

Ⅱ권역 1면 29.98 2,577

가 평 군

계 4면 190.89 20,491

Ⅰ권역 2면 91.29 13,292

Ⅱ권역 4면 99.6 7,199

양 평 군

계 1읍10면 591.71 106,452

Ⅰ권역 1읍6면 372.95 79,921

Ⅱ권역 4면 218.76 26,531

시·군 권역구분 행정구역 면적(㎢) 인구(명)

[2018.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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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 190㎢
- 14개 시ㆍ군 : 수원, 용인, 남양주, 평택, 의정부,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연천 
- 11개 구역 190.248㎢ (팔당지역 1구역 158.817㎢, 일반지역 10구역 31.431㎢)
-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면적(1,165㎢)의 16.3% 차지

합계 14개 - - 190.248 -

① 팔당

하남시 하남시 배알미동 ʼ75.07.09 7.100 수도권1, 2, 3

(수공)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등 ʼ75.07.09 42.378

광주, 광주 용인

공동광주시 초월면 서하리 등 ʼ75.07.09 83.626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등 ʼ75.07.09 25.713 양서

② 문산 파주시 파주시 파평면, 적성면 ʼ92.12.14 4.810 금파

③ 여주 여주시 여주군 여주읍, 강천면 ʼ88.12.15 2.347 여주, 이천

④ 군남 연천군 연천군 군남면 ʼ95.05.19 2.833 연천

⑤ 포천 포천시 포천시 관인면 ʼ92.08.10 0.332 관인

⑥ 양평 양평군 양평군 양평읍 ʼ95.06.30 0.542 양평통합

⑦ 가능 의정부시 의정부시 가능3동, ʼ82.05.25 0,347 가능

⑧ 광교 양주시 양주시 백석읍 ʼ71.06.10 3,526 광교

⑨ 파장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상,하교동

ʼ81.06.26

10.277

파장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577

⑩ 송탄

평택시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등

ʼ79.03.09

2.287

송탄

용인시 용인시 1,572

⑪ 평택

평택시 평택시유천동

ʼ79.07.02

0.025

유천

안성시 안성시 공도면 중보리 등 0.956

구역명칭 시·군 행정구역
지정일

(변경일)
면적(㎢) 관련 취수장

[2018.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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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규제현황

지정대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	

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

◦�보호구역 경계구역으로

부터 상류 유하거리 10㎞ 

이내 지역

◦�취수시설 용량이 20만

㎥/일 이상인 경우, 보호

구역 경계구역 상류 유하

거리 20㎞ 이내 지역

◦�보호구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4㎞~7㎞(하천ㆍ호소 경계로	

부터 500m이내 제외)

◦�보호구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7㎞를 초과하는 지역

지정현황

(임진강) 동두천, 양주(일부), 연천(일부)

(한  강) �구리, 남양주, 이천, 여주, 광주, 	

가평(일부), 양평(일부), 하남(일부), 

용인(일부), 안성(일부)

(임진강ㆍ한강 유역) 포천시(전지역)

연천(일부), 파주(일부), 포천(일부), 양주(일부), 광주(일부), 양평(일부), 

여주(일부), 남양주(일부), 구리(일부), 가평(일부), 하남(일부), 용인(일부), 

안성(일부), 평택(일부), 수원(일부)

폐수
배출
시설

행위
제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금지 원칙 ◦공장 설립 금지 ◦공장 설립 금지

완화

◦�특별대책지역 내 도시지역 및 특별대책

지역 외에서 일부시설(출판ㆍ인쇄 등 시설, 

이ㆍ화학시험시설, 군사시설 등) 중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ㆍ특별대책지역ㆍ수변	

구역 외 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타 생략(세부사항 고시 참조)

-

◦상류 유하거리 4〜7㎞

▸ 공장 설립 가능한 경우  

- �‌�폐수배출시설(전량위탁처리, 폐수

무방‌류시설 설치)

- �‌�하수처리구역 내 공장으로서 오수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 오수발생량 10㎥/일 미만 공장

◦상류 유하거리 7㎞ 초과 지역

▸ 공장 설립 가능한 경우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금지

- 폐수ㆍ대기 배출시설이 아닐 것

- 전기 또는 가스가 연료일 것

- 연면적 500㎡ 미만일 것

- 6개월 이상 거주자 설립할 것

- �‌�곡물도정업(동력 52.5㎾미만), 떡류ㆍ	

빵류ㆍ코코아제품ㆍ과자류(폐식

용유 전량제활용), 면류ㆍ마카로니	

ㆍ유사식품(면류만 제조), 장류	

(산분해 제조공정제외), 커피가공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커피, 	

분쇄커피), 차류(건조상태차류, 

단순소분ㆍ포장), 인삼제품(홍삼 

농축ㆍ추출, 농축인삼액 단순희석	

ㆍ포장) 

기타

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제2조, 제3조,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제2조, 제3조

2) 공장설립제한지역 : 「수도법」 제7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3) 공장설립승인지역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호

구분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1)
공장설립 제한지역2)

공장설립 승인지역3)

참고 8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 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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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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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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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현황

목 적

(법 제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행위제한

(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음

행위제한 완화

(법 제12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시 가능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

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써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 그 밖에 규모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놓는 행위

8) �1)호 또는 존속중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1)호마목에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시 허가대상 행위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만 행위 허가 가능

•�경미한 행위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능(시행규칙 별표4)

•�다음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침

   (단,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외)

- �연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필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을 합한	

총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형질변경면적을 합한 총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단, 경작을 위한 경우는 1만㎡ 이상)

※ 자료출처 : 2016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2016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 분 개발제한구역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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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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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현황

합계 4,948.59 1,166.98 23.6 11,045,830 57,615 0.5

경기남부 3,797.20 668.84 17.6 57.3 8,452,283 23,705 0.3 41.1

수원시 121.04 32.23 26.6 2.8 1,201,166 933 0.1 1.6

용인시 591.28 3.6 0.6 0.3 1,035,126 - - -

성남시 141.64 48.58 34.3 4.2 954,347 506 0.1 0.9

부천시 53.44 16.23 30.4 1.4 843,768 650 0.1 1.1

안산시 155.64 37.82 24.3 3.2 660,343 1,280 0.2 2.2

화성시 693.92 91.37 13.2 7.8 758,722 4,002 0.5 6.9

안양시 58.46 29.53 50.5 2.5 576,831 429 0.1 0.7

시흥시 138.66 85.85 61.9 7.4 448,687 4,113 0.9 7.1

김포시 276.6 16.99 6.1 1.5 423,170 1,459 0.3 2.5

광명시 38.53 15.08 39.1 1.3 326,841 820 0.3 1.4

광주시 430.99 104.36 24.2 8.9 363,782 972 0.3 1.7

군포시 36.42 22.74 62.4 1.9 276,916 205 0.1 0.4

하남시 92.99 71.89 77.3 6.2 254,415 3,697 1.5 6.4

의왕시 53.99 45.68 84.6 3.9 153,932 1,422 0.9 2.5

양평군 877.73 17.14 2 1.5 116,095 660 0.6 1.1

과천시 35.87 29.75 82.9 2.5 58,142 2,557 4.4 4.4

경기북부 1,151.39 498.14 43.3 42.7 2,593,547 33,910 1.3 58.9

고양시 268.08 119.27 44.5 10.2 1,044,189 10,634 1 18.5

남양주 458.11 224.57 49 19.2 681,828 12,749 1.9 22.1

의정부 81.54 57.33 70.3 4.9 447,026 4,437 1 7.7

구리시 33.32 20.5 61.5 1.8 203,553 1,758 0.9 3.1

양주시 310.34 76.47 24.6 6.6 216,951 4,332 2 7.5

구분

면적(㎢) 인구(명)

행정구역
면적

GB면적
행정구역

주민등록인구
GB 주민수행정구역

대비(%)
전체GB
대비(%)

행정구역
대비(%)

전체GB
대비(%)

[2018.12.31 기준]

 - �21개 시·군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의정부,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의왕, 양평, 과천

 -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 도 면적의 11.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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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현황

○ 통제보호구역 : 출입, 건축물 신축 원칙적 금지

 - ‌�주택증축, 농업용 시설, 공공시설(신증축)은 군부대 동의 시 가능

○ 제한보호구역 : 모든 개발행위(군부대 동의 시 가능) 

■법적 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 통제보호구역 :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 요구 구역

-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군사규제 지정 범위

〈개별군사시설 인접지역〉〈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

접경
지역

제한보호 300m

군 사 분 계 선

남 방 한 계 선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접 경 지 역

2km

25km

법령에서 지정

10km

※ 군사 기지별 제한보호구역 지정 범위 (통상의 개별군사시설 : 0.5km)

-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  1km 범위 이내

- 전술항공작전기지  5km 범위 이내 /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  2km 범위 이내

- 군용전기통신기지  반지름 2km 범위 이내

※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 변화

구 분
’72.12.26.법 제정

(군사시설보호법)
1981년 개정 1993년 개정 1997년 개정 ’07.12.21. 법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통제보호구역 27㎞ 이내
(통제·제한 구분 없음)

20㎞ 이내 20㎞ 이내 15㎞ 이내 10㎞ 이내

제한보호구역 27㎞ 이내 25㎞ 이내 25㎞ 이내 25㎞ 이내

■행위제한

500m
군사
시설

통제보호

제한보호

군

사

시

설 

보

호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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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도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장풍군

당진시

음성군

개풍군

금천군

홍천군

충주시

서울특별시

강화군

토산군

진천군

원주시

개성시

철원군

배천군

천안시

인천광역시

아산시

서산시

천안시

영종도
횡성군

옹진군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

화성시

파주시

연천군

여주시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김포시

고양시

성남시
시흥시

수원시

안산시

하남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오산시

군포시

과천시

안산시

광명시

구리시

강 원 도

충 청 남 도

황 해 도

충 청 북 도

0 10 20 305
Kilometers

축적 : 1/750,000

¬
범  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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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군

사

시

설 

보

호

구

역

[2018.12.31. 기준]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내용 >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245.29㎢ ('08~'18)  

총계 10,187.79 2,239.20 447.15 1,792.05 21.98

경기남부 5,921.29 445.51 47.26 398.25 7.52

수원시 121.04 0 - - 0

용인시 591.28 27.81 1.07 26.74 4.7

성남시 141.64 88.5 0.8 87.7 62.48

부천시 53.44 0.05 - 0.05 0.09

안산시 155.64 0.22 - 0.22 0.14

화성시 693.92 5.19 0.66 4.53 0.75

안양시 58.46 8.55 - 8.55 14.63

평택시 458.26 27.03 4.47 22.56 5.9

시흥시 138.66 2.92 0.61 2.31 2.11

김포시 276.6 199.63 36.83 162.8 72.17

광명시 38.53 1.91 - 1.91 4.96

광주시 430.99 6.42 1.98 4.44 1.49

군포시 36.42 0 - - 0

이천시 461.4 43.46 - 43.46 9.42

오산시 42.72 0 - - 0

하남시 92.99 5.17 - 5.17 5.56

안성시 553.4 1.98 0.43 1.55 0.36

의왕시 53.99 0 - - 0

여주시 608.31 3.41 - 3.41 0.56

양평군 877.73 18.42 0.41 18.01 2.1

과천시 35.87 4.84 - 4.84 13.49

경기북부 4,266.50 1,793.69 399.89 1,393.80 42.04

고양시 268.08 104.96 - 104.96 39.15

남양주시 458.11 43.28 - 43.28 9.45

의정부시 81.54 26.5 - 26.5 32.5

파주시 673.21 600.53 159.3 441.23 89.2

양주시 310.34 145.91 1.75 144.16 47.02

구리시 33.32 9.64 - 9.64 28.93

포천시 826.65 184.84 0.84 184 22.36

동두천시 95.66 9.58 - 9.58 10.01

가평군 843.27 28.13 0.55 27.58 3.34

연천군 676.32 640.32 237.45 402.87 94.68

구 분
행정구역[A]

(㎢)

군 사 시 설 보 호 구 역(㎢)

계[B] (통제+제한) 통제보호 제한보호 보호구역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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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개선 진행 상황

구분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

권역 조정

정비발전지구

과밀
·

성장

공장
입지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제한

자연
보전

대형건축물

대규모 개발사업

연수시설

공장총량제

공업지역물량
(산업단지)

대학

국가균형발전

2004년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14년 신행정수도 입주 완료 

이후)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 권역 
개편(’08년 이후)

계획정비지구 제도 도입
(’04년 ~ ’07년)

첨단산업 규제 개선

신행정수도·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

계획관리체제로 전환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가시화 이후)

인구변화, 산업발전 고려하여 
현행 3개 권역(’94구분) 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단계)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05년 하반기)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첨단산업 규제 개선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모든 첨단업종 증설규모 확대 등

소규모 개발 억제를 위해 
연접개발제한제도 도입(’06)
※ 개발입지 공장 집단화 필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연계하여 규제 정비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허용
•총량제·배출규제방식 전환
•�공업용지 조성 및 첨단공장 
건축 면적 확대(’10년까지)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허용

•�(자연) 오총제 시행지역 
입지허용

(자연) 오총제 시행지역 입지허용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시
택지규제 개선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 
도시개발·택지사업·관광지 확대

(과밀·성장) 심의 후 허용
(자연) 오총제 시행지역 심의후  허용

•�규제대상 범위 축소	
(시설 연면적 3천㎡→3만㎡)
※(자연) 오총제 시행지역 심의 후 허용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범위 축소
(공장 연면적 200㎡→500㎡)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범위 축소	
(공장건축 연면적 200㎡→500㎡)

특정지역 산업단지 총량규제 
배제

(반환공역구역·경제자유구역)

•�특정지역 산업단지 총량규제 배제	
(반환공역구역·경제자유구역)

접경지역으로
대학 이전 유도 지원

2008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수도권 규제완화 이익 지방환원
(지역발전기금 신설)

2009.1.16. 수도권규제합리화
(수정법시행령·산집법시행령 개정)

2011.3.9. 수정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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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잔존

잔존

잔존

해소

잔존

잔존

해소

해소

해소

일부
해소

일부
해소

잔존

반영

전망 및 개선방향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 중심의 국토불균형 현상 해소 필요
•�수도권 규제제도 근본적 재검토 필요	
(수도권 개발총량 범위 내 입지규제 완화, 계획적 개발 유도)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팔당상수원에 직접 연계되지 않은 지역(특대권역 외 지역)의 권역 조정(자연→성장)
•인구변화,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과밀·성장 재조정

•낙후지역 중심으로 선별적 규제개선 필요

•�2006년 연접개발제한 제도 도입	
⇒ 산업 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연접규제 제도개선 필요	
    (계획입지 및 준계획입지 조성 시 연접개발제한 배제)

•규제前 기존공장 증설허용
•계획입지 유도를 위한 공업용지 허용면적 확대 등
•2016년 환통법 시행과 병행하여 입지규제 개선

•�일부지역 공급물량 여유	
(’09~’11 배정물량 45%, ’12~’14 배정물량 93% 집행)

•산업단지공급계획 및 특별물량 배정 등으로 일부 해소
•(과밀)추가공급 불가 ⇒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한 지역 공급

•낙후지역 중심으로 개선 필요(반환공여구역 대학이전 가능)
•폐수미배출 시설 중심으로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건설, 행정ㆍ공공기관 지방이전
•�2009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도입	
(’10년~’19년) 수도권 시·도별 지방소비세 35% 납부

2012년 정부정책
(위기관리대책회의)

수질오염방지 제도보완 후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
(수생태계법 개정 병행)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과밀)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2016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관계장관회의)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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